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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서울경제는 3.28일 ｢상호금융 거액여신 규제 추진｣ 제하의 기사에서,

 ㅇ “2년 전 입법 예고됐지만 그동안 방치해온 규제를 최근 상호금융권의 

기업대출 연체율이 치솟고 유동성 위기 우려가 불거진 뒤에야 재추진

한다.  …상호금융권은 유동성 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부동산업·

건설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도 별도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.”는 등의 

내용을 보도 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□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소관부처와 함께 신협ㆍ

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

추진해왔습니다. 

  ㅇ 그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(‘21.12월) 및 감독규정 개정(‘22.1월)을 

통해 부동산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 규제 근거를 마련

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책을 위해 행정지도 등으로 통일성ㆍ일관성있게 

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.  

□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각 상호금융업권간 규제차이 해소와 건전성 강화를 

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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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2년 방치하다 상호금융 거액여신 규제 추진”과 

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.

- 3.28일 자 서울경제 보도에 대한 설명 -


